
 

발신

 

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

 

수신

 

각 

 

언론사 

 

사회부, 

 

여성 

 

담당 

 

기자

 

발신일 2018. 5. 23. (

 

수)

 

문의/

 

담당

 

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

 

집행위원회 

 

나영 (

 

공동행동 

 

정책교육팀, 

 

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

 

집행위원장) 010-5468-0518

 

노새 (

 

공동행동 

 

연대조직팀, 

 

한국여성민우회 

 

여성건강팀 

 

활동가) 010-5103-7254

5

 

월24

 

일 

 

헌법재판소의 ‘

 

낙태죄’ 

 

위헌소송 

 

공개변론에 

 

앞서

<“

 

낙태죄는 

 

위헌이다!”

 

기자회견>

 

을 

 

진행합니다. 

<“

 

낙태죄는 

 

위헌이다!” 

 

낙태죄 

 

위헌 

 

선언 

 

및 

 

위헌 

 

결정 

 

촉구 

 

기자회견>

- 

 

일시장소 : 2018

 

년 5

 

월 24

 

일 

 

목요일 

 

오전 11

 

시, 

 

헌법재판소 

 

앞

- 

 

공동주최 : 

 

동국대학교 

 

여성주의 

 

모임 

 

오프너, 

 

모두를 

 

위한 

 

낙태죄폐지 

 

공동행동 (

 

건강과대안, 

 

녹색당, 

 

불꽃페

 

미액션, 

 

사회변혁노동자당, 

 

사회진보연대, 

 

성과재생산포럼, 

 

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

 

여성위원회, 

 

전국학생행진, 

 

장

 

애여성공감, 

 

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, 

 

페미당당, 

 

페미몬스터즈, 

 

한국성폭력상담소, 

 

한국여성단체연합, 

 

한국여성민우

 

회, 

 

한국여성의전화), 

 

민주사회를 

 

위한 

 

변호사모임 

 

여성인권위원회, 

 

반성매매인권행동 [

 

이룸], 

 

변화된미래를만드

 

는미혼모협회인트리, 

 

성균관대학교 

 

여성주의 

 

모임 

 

빨간약, 

 

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, 

 

청소년인권행동 

 

아수

 

나로

- 

 

주관 : 

 

모두를 

 

위한 

 

낙태죄폐지 

 

공동행동 (

 

건강과대안, 

 

녹색당, 

 

불꽃페미액션, 

 

사회변혁노동자당, 

 

사회진보연

 

대, 

 

성과재생산포럼, 

 

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

 

여성위원회, 

 

전국학생행진, 

 

장애여성공감, 

 

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, 

 

페

 

미당당, 

 

페미몬스터즈, 

 

한국성폭력상담소, 

 

한국여성단체연합, 

 

한국여성민우회, 

 

한국여성의전화)

[

 

진행순서] 

 

경과보고 

 

및 

 

향후 

 

행동 

 

계획 

 

발표 

 

나영 (

 

모두를 

 

위한 

 

낙태죄 

 

폐지 

 

공동행동 

 

정책교육팀장, 

 

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

 

집행위원장)

 

의료계 

 

발언

 

윤정원 (

 

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

 

여성위원장, 

 

산부인과 

 

의사)

 

법조계 

 

발언

 

신윤경 (

 

민주사회를 

 

위한 

 

변호사모임 

 

여성인권위원회, 

 

변호사)

“

 

낙태죄 

 

위헌” 

 

선언 

 

퍼포먼스와 

 

기자회견문 

 

낭독



1.

 

안녕하십니까. ‘

 

모두를 

 

위한 

 

낙태죄 

 

폐지 

 

공동행동’

 

은 ‘

 

낙태죄’(

 

형법 

 

제269

 

조 

 

제1

 

항 

 

형법 

 

제270

 

조 

 

제1

 

항)

 

에 

 

대한 

 

위헌소송 

 

공개변론이 

 

열리는 

 

오는 5

 

월 24

 

일 

 

목요일 

 

오전 11

 

시 

 

헌법재판소 

 

앞에서 “

 

낙태죄 

 

위헌”

 

을 

 

선언하고 

 

위

 

헌결정을 

 

촉구하는 

 

기자회견과 

 

퍼포먼스를 

 

진행합니다.  

2. 

 

청와대 

 

청원게시판을 

 

뜨겁게 

 

달군 

 

낙태죄폐지 

 

국민청원에 

 

문재인 

 

정부는 “

 

실태조사 

 

재개와 

 

헌재 

 

위헌 

 

심판 

 

진행

 

으로 

 

사회적 

 

논의가 

 

이어질 

 

것”

 

이라고 

 

한 

 

바, 

 

헌법 

 

재판소의 

 

이번 

 

공개변론의 

 

귀추에 

 

이목이 

 

집중되고 

 

있습니다. 

 

형

 

법 

 

제269

 

조제1

 

항과 

 

제270

 

조제1

 

항에서 

 

규정하고 

 

있는 ‘

 

낙태의 

 

죄’

 

는 1912

 

년 

 

일제의 

 

의용형법에 

 

근거한 

 

것으로, 

 

그간 

 

한국사회는 

 

임신 

 

당사자의 

 

임신중지 

 

결정을 

 

처벌하면서 

 

한편으로는 ‘

 

모자보건법’

 

을 

 

통해 

 

우생학적 

 

목적에 

 

부합하는 

 

임신중지는 

 

허용해 

 

왔습니다. ‘

 

낙태죄’ 

 

존치의 

 

역사는 

 

국가가 

 

인구관리 

 

계획에 

 

따라 

 

여성의 

 

몸을 

 

통제의 

 

도구로 

 

삼아 

 

생명을 

 

선별하려 

 

했던 

 

역사입니다. ‘

 

낙태죄’

 

를 

 

존치시킴으로써 

 

국가는 

 

오히려 

 

실질적으로 

 

장애나 

 

질병이 

 

있는 

 

생명, 

 

사회적으로 

 

불리하거나 

 

열악한 

 

조건에 

 

있는 

 

생명을 

 

적극적으로 

 

보호하고 

 

보장하기 

 

위한 

 

국가적, 

 

사회적 

 

책임을 

 

방기

 

해 

 

왔고, 

 

심지어 

 

한센인 

 

강제단종의 

 

사례와 

 

같이 

 

적극적으로 

 

생명을 

 

선별하는 

 

국가 

 

폭력을 

 

자행할 

 

수 

 

있었습니다. 

 

또한 ‘

 

낙태죄’

 

는 

 

여성의 

 

건강과 

 

생명을 

 

심각하게 

 

위협하며 

 

성관계, 

 

피임, 

 

임신, 

 

출산, 

 

양육의 

 

전 

 

과정에서 

 

불평등한 

 

조

 

건에 

 

있는 

 

모든 

 

이들의 

 

행복추구권, 

 

평등권, 

 

성적 

 

자기결정권을 

 

침해합니다.  

 

헌법으로 

 

보장된 

 

국민의 

 

인간다운 

 

생활

 

을 

 

할 

 

권리에 

 

반하는 

 

낙태죄는 

 

폐지되어야 

 

합니다.

3. 

 

낙태죄 

 

폐지는 

 

다양한 

 

삶을 

 

살아가는 

 

시민들이 

 

삶에 

 

대한 

 

권리를 

 

실현할 

 

수 

 

있는 

 

사회적 

 

조건, 

 

사회적 

 

책임을 

 

강

 

화하는 

 

시작입니다. 

 

우리는 

 

여성들을 

 

처벌함으로써 

 

책임을 

 

전가하는 

 

대신, 

 

장애나 

 

질병, 

 

연령, 

 

이주, 

 

가족상태, 

 

경제

 

적 

 

상황 

 

등 

 

다양한 

 

조건이 

 

출산 

 

여부에 

 

제약이 

 

되지 

 

않도록 

 

사회적 

 

여건을 

 

보장할 

 

것을 

 

요구합니다. 

 

우리는 

 

누구든 

 

자신의 

 

성적 

 

자기결정권을 

 

존중받을 

 

수 

 

있는 

 

사회를 

 

원합니다. 

 

낙태죄 

 

폐지는 

 

그 

 

첫걸음이 

 

될 

 

것입니다.

4. <“

 

낙태죄는 

 

위헌이다!” 

 

낙태죄 

 

위헌 

 

결정 

 

촉구 

 

기자회견>

 

에 

 

귀 

 

언론사의 

 

많은 

 

관심과 

 

취재를 

 

요청합니다.  

(

 

끝)


